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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국경제 저성장 장기추세의 원인과 대책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승만학당 교장

명제1: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대기업 주도의 수출공업이다.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1999〜2000년의 10.1%를 고점으로 하여 2013〜
2014년의 3.1%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투자의 부진이 그 주요 원인이
다. 투자증가율은 1994〜1995년의 13.5%에서 2013〜2014년의 3.2%로 낮아졌
다. 감속추세나마 성장을 이끈 동력은 수출이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의 
비중은 1994〜1995년의 26%에서 2013〜2014년의 54%로 높아졌다. 국민총소
득 대비 수출입 비중(대외의존도)은 동기간 53%에서 103%로까지 증가하였다
(<자료1>).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이례적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
다.

【자료 1】 GDP 성장률, 투자증가율, 대외의존도의 추이(199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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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비고: 左軸은 성장률과 투자증가율, 右軸은 대외의존도이다.

- 9 -



수출의 주력 제품은 2014년의 경우 전기제품(24%), 자동차(13%), 기계·컴퓨터
(11%), 석유석탄(9%), 선박(7%), 광학기기(6%), 플라스틱(6%) 등이다. 수출의 
주력 부대는 이들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95〜1996년의 41%에서 2013년의 17%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자료
2>). 그 대신 대기업의 수출 비중이 급하게 늘어 2013년에 83%나 되었다.

【자료 2】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199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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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995∼2008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2009∼2012년: 중소기업중앙회, 『2013년 중소기업위상지표』.
      2013년: 『전자신문』2014년 10월 12일. 

명제2: 한국의 수출공업은 첨단조립가공업이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의 수출공업은 국내외 시장 및 기술 조건에 규정되어 조립
가공업으로 영위되어 왔다. 초기의 조립가공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중심을 이
루었으나 점차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 자본·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이행하
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기술수명이 짧은 몇 개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선발국의 경쟁기업을 추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원천 기술의 결여와 그것을 대체하는 비교지경학적 
우위(comparative advantage of geo-economics)로 인해 여전히 조립가공의 특
질을 보지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총수입에서 수출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이래 40% 전후에서 감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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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연관표 상의 수입투입계수와 수출입 무역통계를 대조하면, 주요 수
출품과 동종 공업의 수입품 수요가 상당 부분 수출공업 자체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반도체의 수입계수는 0.393인데, 그중 0.182는 국내 동
종 반도체공업의 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입 반도체의 46%가 국내 
반도체공업의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철강 수입의 43%, 플라스
틱 수입의 34%, 일반목적용기계 수입의 56%, 특수목적기계 수입의 27%, 전기
장비 수입의 4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의 32%, 정밀기기 수입의 44%가 
동종 산업의 중간재 수요로 수입되고 있다. 

<자료3>은 2013년의 10대 수출품의 수출액과 동종 공업의 대일본 수입액을 보
이고 있다. 

【자료 3】 2013년 주요 수출품과 주요 대일 수입품(천 달러)
분류 수출액(A) 대일 수입액(B) 수입순위 B/A(%)

전기제품 135,497,123 9,789,938 2 7.2 

자동차 72,771,813 1,497,208 9 2.1 

기계·컴퓨터 59,318,363 10,190,716 1 17.2 

석유·석탄 54,112,787 3,395,019 7 6.3 

광학기기 35,943,226 4,258,202 5 11.8 

선박 35,869,754 　 　

플라스틱 31,172,468 4,247,786 6 13.6 

유기화합물 24,856,006 5,020,685 4 20.2 

철강 22,269,931 7,906,163 3 35.5 

철강제품 11,179,899 1,202,126 11 10.8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선박 1종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수출공업은 여전히 고급 중간재, 기계, 장치를 
일본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산업연관은 무역수지에 잘 반
영되고 있다. 1998년 이후 한국경제는 연간 300억 달러 전후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연간 200억 달러 전후의 대일본 적자를 전제한 것이다(<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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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무역수지와 대일 무역수지(1965〜2013, 100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통계시스템」.

오늘날 한국경제는 부가가치의 국제적 흐름에서 일본과 미국 등의 상류로부터 
고급 중간재를 수입하여 첨단 조립·가공한 제품을 중국·동남아·인도·동유럽 등의 
하류에 수출하는 중류에 위치해 있다(<자료5>). 한국경제의 수출부가가치율이 
OECD제국에서 맨 하위 그룹에 속함도 그 같은 국제적 지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자료6>).

【자료 5】 지역간 수출의 전방 및 후방 연관(2009, 단위: 10억 달러, %)

주) 전방 연관은 수출액 중에서 다른 나라의 수출품 생산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율을, 후방 연관은 자
국의 수출액 중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된 중간재의 비율을 말한다.
출처) 김낙년(2015), 「세계와 한국의 무역 동향, 1948∼2013」,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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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6】 수출부가치율의 국제비교(2009년 기준)

 

   출처: OECD.Stat.

명제3: 지난 20년간 새로운 형태의 이중구조가 생겨났다.

1993〜2012년 전 산업에 걸쳐 사업체 총수는 230만에서 360만으로, 종사자 총
수는 1,224만에서 1,856만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 규모별 동향을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은 정체 내지 감소한 반면, 50명 이하의 영세 사업체가 크게 증가하
였다(<자료7>). 

【자료 7】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1993, 2012)
                                                             단위: 개, 명, %

종사자 전 산업 제조업

규모별 1993년 2012년 1993년 201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계
2,304,250

(100.00)

12,245,073

(100.00)

3,602,476

(100.00)

18,569,355

(100.00)

281,590

(100.00)

3,884,496

(100.00)

360,394

(100.00)

3,715,162

(100.00)

1 - 9명
2,148,392

(93.24)

4,777,779

(39.02)

3,329,636

(92.43)

7,639,701

(41.14)

226,603

(80.47)

722,800

(18.61)

296,483

(82.27)

921,091

(24.79)

10 - 49명
129,795

(5.63)

2,652,472

(21.66)

229,346

(6.37)

4,446,073

(23.94)

45,084

(16.01)

956,925

(24.63)

53,790

(14.93)

1,108,169

(29.83)

50 - 299명
23,257

(1.01)

2,247,522

(18.35)

40,151

(1.11)

3,895,021

(20.98)

8,680

(3.08)

867,469

(22.33)

9,434

(2.62)

961,325

(25.88)

300 - 999명
2,201

(0.10)

1,048,343

(8.56)

2,800

(0.08)

1,381,787

(7.44)

924

(0.33)

456,131

(11.74)

566

(0.16)

271,480

(7.31)

1,000명 이상
605

(0.03)

1,518,957

(12.40)

543

(0.02)

1,206,773

(6.50)

299

(0.11)

881,171

(22.68)

121

(0.03)

453,097

(12.20)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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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제조업에 있으며, 아직 탈공업화의 시대에 들지 않았
다. 그럼에도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감소 추세는 다른 어느 산업에서보다 두드러
졌다. 예컨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수는 동기간 1,223개에서 687개로 
감소하였다. 종사자 수도 133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자료8>). 국제
경쟁력을 구비한 대기업이 쇠퇴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 사업체가 무수
히 족생하여 좁은 국내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오늘날 저성장 추세
에 놓인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자료 8】 제조업 대기업 종사자의 급감(1993, 2012)

         출처: 조우현·황수경(2016),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소재, 기술 연관도 점점 낮아졌다. 그것을 대변하
는 수급업체 비율은 1999년의 66.9%를 정점으로 하여 2013년 50.3%로 낮아졌
다(<자료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종 연관이 약화되어 왔음은 산업연관표에
서 1995년 이후 수입중간재투입계수가 증가해 온 추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료10>). 중간재 총 투입에서 수입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8.8%를 최저점으로 하여 2013년의 25.1%로까지 높아졌다(<자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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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제조업 수급업체의 비율(1969〜2013)

출처: 상공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판.

【자료 10】 중간재 투입계수(국산, 수입)의 추이

연도
투입계수 국산투입

계수
수입투입

계수 부가가치 비경쟁
수입

1963 0.3855 0.3385 0.0470 0.5783 0.0361 
1966 0.3750 0.3320 0.0430 0.5705 0.0406 
1970 0.4573 0.3642 0.0931 0.5427 
1975 0.5368 0.3994 0.1375 0.4632 
1980 0.6036 0.4612 0.1424 0.3964 
1985 0.5865 0.4575 0.1290 0.4135 
1990 0.5723 0.4645 0.1078 0.4277 
1995 0.5534 0.4447 0.1087 0.4466 
2000 0.5667 0.4355 0.1312 0.4333 
2005 0.5882 0.4601 0.1281 0.4118 
2010 0.6163 0.4669 0.1511 0.3837 
2013 0.6379 0.4676 0.1599 0.3621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 연도.
 비고: 1963, 1966년의 비경쟁수입은 원조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자료 11】 중간재 투입에서 수입중간재 투입의 비율(1963〜2013) 

출처: <자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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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경제는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주도의 수출공업과 중소기업 주도의 
내수공업 간의 각종 연관이 약화되는 신종 이중구조의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그것이 생겨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인데,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짐작
된다. 하나는 당시 한국경제를 감리한 IMF의 압력으로 이전 20년간 추진되어 
온 수입다변화정책이 포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간 수급관계에 대
한 정부의 통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 체결을 기피하였
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3년 한국경제의 자립도는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
퇴해 있다.

명제4: 구 중산층의 자본제적 분해가 중단된 가운데 영세 자영업이 팽배
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속 저성장의 추세가 장기화함과 보조를 맞추어 사회계층의 구
조가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소개한대로 종사자 1〜9명의 영세 사업체의 수
적 비중은 92.5%, 종사자 비중은 41.1%인데, 이는 국제적 비교에서 과도한 수
준이다. <자료12>는 서비스업에서 보통 자영업자로 불리는, 종사자 1〜9명의 영
세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한 것이
다. 한국은 28.8%로서 7.0%의 미국, 11.6%의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
론, OECD제국의 평균 15.9%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은 39.1%의 터키, 35.5%
의 그리스, 34.3%의 멕시코와 더불어 자영업이 두드러지게 비대한 국가군을 형
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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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국제비교

              출처: 김창욱·김정근(2014), 「한국 자영업 부문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자영업의 절반 이상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의 전통 서비스업이다. 사회계층에서 구 중산층
에 속하는 이들 전통 서비스업은 고도성장기에 걸쳐 자본-임노동관계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으며, 양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이 워낙 급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 감속성장의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
에서 조기적으로 퇴출된 자들이 이들 계층에 누적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도시부에서 과밀하게 적체된 영세 자영업자는 상호간에 비생산적인 경쟁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낮은 이익률, 높은 부채율, 낮은 생존율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
다.

명제5: 노동시장 역시 이중구조로 분절되어 있다.

산업 및 기업 연관의 약화, 신종 이종구조의 형성, 영세 사업체의 팽배는 노동
시장에서의 열악한 고용 실정과 동전의 앞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9년 종
업원의 근속연수는 정규직의 경우 평균 6.2년으로서 OECD제국 가운데 가장 짧
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의 근속연수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전체 피
용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3분지 1 이상으로서 OECD제국에서 단
연 최고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5.7%,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39%로서 
둘 다 OECD제국에서 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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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실태가 열악한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영세사업체가 과
밀하게 적체하고 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바로 거기가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온상이다. 2011년 종업원 1〜4명의 사업체에서 82.5%의 종업원이, 5〜9명 사
업체에서는 63.0%의 종업원이 비정규직이다. 반면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비
정규직은 16.5%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영세사업체는 임금 수준에서도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종업
원 30〜99명은 51.2, 10〜29명은 48.7, 5〜9명은 46.0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
의 커다란 격차는 노동생산성에서 커다란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은 고용의 질, 임금, 생산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커다란 격차로 이루어진 분절성 내지 이중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고임금의 정규직으로서 잘 조직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에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서 조직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
합의 조직률은 1989년의 19.8%를 정점으로 한 뒤 2005년 10.3%로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동기간 종업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유인과 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정체 내지 후퇴하고 그렇지 못한 영세 소기업이 팽창해온 것의 당연한 
결과이다. 

대기업의 노동자는 1987년 이후 민주화시대가 제공한 여러 가지 권리를 그들만
의 특권을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활용하였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단체교
섭은 개별 기업의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위 단체인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지만, 
산업별 연대교섭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대기업 노동조합이 임금 수준이 낮
은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할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비정규
직과도 연대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정규직, 고학력,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조직으로 변질해 있다(<자료13>). 그들은 노동자 계급이라기보다 촘촘
히 짜인 계층·신분의 사회적 위계에서 보다 높은 지위로 상향하기 위한 생애목
표와 행동원리로 잘 훈련된 전통시대의 향반(鄕班, 신흥양반)과 같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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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3】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협력 또는 일상적 갈등을 특
징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의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기초한 연공형으로써 호봉
제와 상여금의 형태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숙련의 축적과 그에 대한 평가
는 종업원의 반발을 부르며, 사업주도 종업원의 숙련 형성을 기대하거나 지원하
지 않는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숙련을 기업 바깥에서 구하는 외부노동시장이다. 
미국의 노동시장도 단기근속과 비조직성의 외부노동시장이다. 이 같은 형식적 
유사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을 미국형의 자유노동시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잘 통합되어 있으며, 한국의 영세사업체
와 같은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온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제6: 감속․저성장의 장기추세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업 규제 때문이다.

정부의 기업 규제 건수는 2000년의 6,912건에서 2013년의 14796건으로 증가하
였다(<자료14>). OECD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경제는 상품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에 있어서 ‘가장 억압적’인 그룹에 속하고 있다(<자료15>). 점
점 심해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상승할 하등의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증대하는 시장수요에 기업의 분할이나 공장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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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료 14】 정부의 기업 규제 건수 (1998〜2013)

   출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15】 상품시장 규제 정도의 국제 비교(2009)

      출처: OECD.

민주화시대 이래 정부의 정책은 사회·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독과점업체로 지정
된 대기업 내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억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국제경쟁
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저성장의 장기추세와 그에 따른 각종 악성의 양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시종일
관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만 양산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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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는 산업·기업연관의 약화에 따른 신종 이종구조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원천 기술이나 암묵적 숙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1인 지배의 기업이며, 그러한 지배구조에 규정되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와 종업원 간 내지 동종 업체 간의 협력은 매우 낮은 수
준이다. 그러한 협력의 전통은 한국경제사에서 일천하기 짝이 없다. 그런 기업
군을 대상으로 사후 실적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지 않은 퍼주기식 지원은 대부분
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나 도덕해이로 흐르기 마련이었다.

명제7: 정부의 경제정책은 체계성, 보완성,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고도성장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구
비한 대규모 공장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그 적하효과로서 중소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기술·자본의 축적에 따라 국가경제의 구조를 단계
적으로 고도화해 감을 기본원리와 목적으로 삼았다. 교육을 포함한 제반 사회정
책도 이 같은 경제정책과 조응하였다. 정부의 제반 정책은 체계성, 보완성, 일관
성의 미덕을 과시하였다.

민주화시대가 열림에 따라, 특히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고도성장기의 미덕이 하
나씩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김영삼정부가 성급
하게 고도성장체제를 해체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였다. 이후의 여러 정부에서
도 경제정책의 비체계성, 상호 어긋남, 잠정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를 달리하였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이 정권
을 이어도 그 점은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제반 정책이 장기비전 하에서 체계성과 상호 보완성으로 짜이지 못한 대
표적인 예를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성장기의 박정희·전두
환정부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취하여 범용적 교양과 기술의 대학졸업생을 양산하
였다. 고도성장에 따라 대량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대기업의 인력 
수요가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에 머무는 한, 그 같은 교육정책은 합리적이었다. 
고도성장의 추세가 멈추고, 대기업의 인력 수요가 자본·기술집약적 조립가공으로 
이동함에 이르러 교육정책은 산업특수적 내지 기업특수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교육평준화 정책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그 기조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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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2008년의 대학 진학률은 83.8%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제
조업, 특히 중소 제조업으로의 생산적 노동인구는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 2013
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생산직의 평균 연령은 남성 46.3세, 여
성 52.1세이다. 생산직 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기업
의 해외 이전을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이 제조업의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이라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오로지 정부의 제반 정책이 장기적 
기획을 결여한 가운데 부문별로 심하게 어긋나는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에 다름 
아니다.

명제8: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을 통한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야말로 
국가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
이다.

한 세대에 걸친 고도성장은 한국인들이 보다 현명했더라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정치가는 오만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어리석었다. 그들은 고도성장기
의 창의적인 정책체계와 행동원리를 낡은 것으로 매도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책
임은 더욱 크다. 그들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성장한 한국의 대기업과 대규모 기
업집단에게 독과점의 폐해를 물었다. 그들의 시야는 좁은 국내시장의 지평에 닫
혀 있었다. 그들은 1년 주기의 1국 단위로 생산된 계정을 근거로 정부와 대기업
이 감행한 투자의 비효율성을 비판하였다. 그보다 더 지독한 공간의 착오, 곧 
인식 상의 범주 오류를 찾기는 쉽지 않을 터이다.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고 다수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도성장기의 지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곧 대기업 주도의 세
계경영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 혁파되어야 하며, 그런 취지에서 공
정거래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소
득세는 국민개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 위에서 부유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
다. 재산세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과 경제성과의 재분배를 강화하
는 것은 타협이 가능한 선택이다.

한국경제를 사회와 문화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파격적
인 지원과 더불어 외국의 대기업은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국가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취업과 각종 이민의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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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그것은 
한국인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의 공용화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에 제안한 적이 있는 한일해저터
널을 하루 빨리 개통해야 하며, 더불어 두 나라의 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
다. 이런 식의 노력을 차후 20년간 간단없이 이어간다면, 한국경제는 그의 유리
한 비교지경학적 우위에 힘입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
다. 그 즈음 한국의 종업원 규모별 제조업체의 분포는 <자료16>과 같이 바뀌어
져 있을 터이다. 변화의 핵심은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확충에 있다. 거기
가 한국의 서민들이 안락할 자리이다. 

【자료 16】 종업원 규모별 기업 분포에 있어서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

- 23 -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박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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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①】

저성장의 원인과 대책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토 론 2





【토론문②】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 기업체와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주요한 분석과 주장이 기업 또는 사업체 규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발제자
가 비판하는 ‘민주화시대 이래의 정부 정책’도 정책의 주요 기준이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양적 규모(자산, 종사자 수 등)이다. 기업 규모를 근거로 한 규제(강
화든 완화든) 시비 자체가 ‘정책적 적폐’이다. 
“국제경쟁력을 구비한 대기업이 쇠퇴하고,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 사업체가 무수히 
족생하여 좁은 국내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이 오늘날 저성장 추세에 놓인 한
국경제의 민낯이다”

“종사자 1～9명의 영세사업체에 속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하면 한국은 28.8%로서 7.0%의 미국, 11.6%의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
론, OECD제국의 평균 15.9%보다 월등히 높다…..이들 전통 서비스업은 고도성장기에 
 걸쳐 자본-임노동관계로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으며…..도시부에서 과밀하게 적체된 영
세 자영업자는 상호간에 비생산적인 경쟁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낮은 이익률, 높은 
부채율, 낮은 생존율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시대 이래 정부의 정책은 사회·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독과점업체로 지정된 대
기업 내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억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억압은 저성장의 장기추세
와 그에 따른 각종 악성의 양태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지
만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만 양산하였다”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을 통한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야말로 국가경제를 선진화
시키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진정한 서민경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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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체와 기업체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체는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이다. 종사자 수는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
재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외국인
포함, 파견 용역 제외)”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2016.12.7)에 따르면, 총 일자리 개수는 23,195천
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총취업자 25,936천명. 임금근로자 19,230천명, 비임
금 근로자 6,706천명(자영업자 5,563명, 무급가족종사자 1,144천명이다.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임금 근로일자리 중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
어업의 생산 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대기업의 과소와 영세기업 및 자영업의 과다로 
규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주장의 근거는 대체
로 ‘사업체’ 통계이다. 그런데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는 7,580천개로 전체의 32.7%,  1,000인 이상 기업은 24.6%
다. 

【그림 1】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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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사자규모별 일자리 규모 및 증감 (단위 : 천개, %)
종사자규모 일자리형태 소멸일자리 일자리 증감(신규-소멸)계 지속일자리 대체일자리 신규일자리

2015년 (구성비) 23,195(100.0) 15,622(100.0) 3,790(100.0) 3,783(100.0) 3,297(100.0) 486(100.0)
50인 미만 11,739(50.6) 7,594(48.6) 1,511(39.9) 2,634(69.6) 2,360(71.6) 274(56.6)

1∼4인 5,347 3,998 222 1,127 1,105 22
5∼9인 2,068 1,173 356 540 437 103

10∼49인 4,325 2,423 933 968 818 150
50∼300인 미만 3,875(16.7) 2,345(15.0) 878(23.2) 652(17.2) 563(17.1) 89(18.3)

50∼99인 1,583 926 360 296 260 36
100∼299인 2,292 1,419 518 356 303 52

300인 이상 7,580(32.7) 5,682(36.4) 1,400(37.0) 497(13.1) 375(11.4) 122(25.3)
300∼999인 1,868 1,189 443 237 185 52
1,000인 이상 5,712 4,494 957 261 190 71

사업체 통계는 전국사업체조사(매년)에서 얻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은 경제총조사로 대체(2016.12 발표))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387만5천개, 종사자수 20,791천명. 제외 대상은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
은 간이 판매상” 

2.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격차
e-나라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법인세신고업체 중 제
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올라와 있다. 대기업은 상시종
업원 300인 이상인 업체고, 중소기업은 그 미만인데, 여기에는 1~4인, 5~9인, 
100~299인 등 다양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있다. 당연히 중소기업 내부 격차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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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4년 5.3%p, 2010년 3.1%p에 이르렀으나, 
2015년 현재에 1.1%p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대기업의 영업부진으로 
같아졌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01년 65.9%에서 경향적으로 하락하
여 2015년 현재 54.1%(2014년이 52.5%로 저점)에 이르렀다. 영업이익률 격차
에 비해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영업이익률 차이(%p) 2.4 1.8 1.9 3.1 1.9 1.1 1.2 0 1.1
임금 격차 58.4 55.4 57.6 54.8 52.9 53.2 52.9 52.5 54.1

중소기업 R&D 비중(%) 26.6 28 29.1 26.2 25.8 25.8 23.2 22.5 23.9
자료: e-나라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5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위상지표」(노동부「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재편 가공),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종합

산업 및 기업 간 임금 격차는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의 생산성(숙련)과 
교섭력(지대), 근속기간과 노동시간 등에 따른 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가장 결정
적인 것은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능력)격차일 텐데 이 역시 순수한 생산성과 
지대가 중첩되어 있다. 단적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2016년 평균 총 종사자수 
16,642,176명, 임금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에 따르면, 자영
업자들이 많아 사실상 무한경쟁을 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2016년 평균임금
은 1,880,902원, 청소원과 경비원 등이 주로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은 2,076,877원이다.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증기·수도사업(6,330,072원)이며, 그 다음이 금융·보험업(5,712,172원)이다. 
제조업만으로 보면 평균은 3,754,827원인데, 5~9인 사업체는 2,611,925원, 
100~299인은 3,720,085원, 300인 이상은 5,802,683원이다. 

노동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혹은 생산성과 임금이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면 
이렇게 격차가 클 리가 없다. 종사자 개인의 능력(숙련) 및 노력의 격차가 3배
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은 주로 
국가독점 공기업이 주도하며, 많은 설비․장치와 토지가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금융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참여자격)과 상품서비스, 행위, 가격 규
제 등을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과잉보호(규제) 산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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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제조업(3,629,646명)의 임금도 평균 보다 높은 편인
데, 이는 세계적인 고생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6년 6월에 발표된 201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30.15%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16.2%(3,828.7천명)다.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의 59.6%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
중은 70.2%(16,537.7천명)다. 건설업은 부가가치는 5.0%, 취업자 비중은 
6.7%(1,582천명) 농림어업은 부가가치는 2.3% 취업자 비중은 6.0%(1,417.9천
명)이다.

【표 3】 2014년 산업연관표 

　
부가가치 취업자 피용자 취업자 1인당

금액
(조원) 비중 숫자

(천명) 비중 숫자
(천명) 비중 부가가치

(만원)
농림어업 31.6 2.3% 1,417.9 6.0% 106.3 0.6% 2,229

광업 2.5 0.2% 14.4 0.1% 14.2 0.1% 17,361
제조업 408.5 30.1% 3,828.7 16.2% 3,326.7 19.9% 10,669

전력가스수도및 
폐기물처리업 37.4 2.8% 187.3 0.8% 168.1 1.0% 19,968

건설업 67.3 5.0% 1,582.0 6.7% 1,146.1 6.9% 4,254
서비스업 807.6 59.6% 16,537.7 70.2% 11,947.0 71.5% 4,883

합계 1,354.
9 100.0% 23,568.0 100.0% 16,708.4 100.0% 5,749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10,669만원)은 서비스업의 그것(4,883
만원)의 2.18배다. 하지만 OECD대부분의 국가는 고용이 (생산성이 높은 쪽으
로)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이 
거의 비슷하다. 한국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
과’에 따르면 PPP기준 주요 산업별 취업자1인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제조업은 
한국(110,083달러)이 미국(116,425)에 이어 2위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을 
모조리 제쳤다. 하지만 취업자의 70% 내외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은 취업자1인당 
생산성이 46,988달러로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너무 적다고도 볼 수 있다. 그만큼 고용을 
꺼리는 다양한 유인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 결국 서
비스업 쪽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에 묶여있는 고용이 생산성 
높은 쪽으로 잘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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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고생산성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LCD) 등 완성품(최종품) 제조 기
업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전력, 가스, 철도 등 에너지와 인프라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제약산업, IT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그렇지 않다. 한편 
최종 소비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은 국내 협력업체에 대
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시장 경쟁의 압력을 아래(협력업체)로, 소비자
에게로 부담, 전가할 수가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단죄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면 노조의 교섭력
이 커지고,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 폭도 커진다. 당연히 근속기간도 길어지
게 되어 있다. 노동시간조차도 대기업이 길다.

한국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산업의 특성과 기
업 능력)과 개인의 생산성(숙련)에 주로 기인한다.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은 기
술력, 자금력, 마케팅력, 브랜드파워, 경영능력과 지대수취 능력의 총화이다. 지
대는 국가독점, 국가규제(금융, 방송, 통신, 교육 등), 민간독과점(우월적 지위=
궁박한 처지)의 총화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는 생산성 외에도 국가규제(진
입장벽), 공무원과 공기업 등을 규율, 강제하는 고용임금 표준, 노동의 교섭력
(노동지대), 근속기간(연공지대와 숙련)과 노동시간(초과근로시간과 할증율) 격차
가 삼중, 사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기업규모와 산업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는 이 
요인들을 축소, 제거해야 하는 엄청나게 지난한 작업이다. 

3. 소득과 격차의 4요소
기업의 수익과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조직(부문, 산업, 기업 등)과 개
인(노동)의 생산성 및 지대의 중첩으로, 소득의 성격을 4개로 대별 가능하다. 대
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는 4중 중첩구조에서 연유한다. 해법도 노동과 집단의 
생산성은 올리고, 지대는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과 근로조건을 긴밀하게 
연동시키는 것이다. 기업 규모는 거래 비용을 타산하여 선택하면 되는  시장 환
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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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과 격차의 4 요소
　 생산성(정상 이득) 지대(초과 이득)
노동 개인의 숙련(기술), 태도, 직무, 학력, 성 등

기업의 숙련형성 전략, 임금사상(연공임금, 속지주의 등), 노사(집단)역학, 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기업․산업․직업 부문

산업․기업의 생산성(기술력, 경영능력 등)
국가표준, 국가규제, 진입장벽, 시장역학(소비자, 협력업체, 경쟁업체와 관계 등), 불법적 갑질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이다. 투입 요소는 사람 숫자, 노동시간, 자
본양 등이다. 산출 요소는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다. 투입 대비 산출은 노동의 숙
련(기술), 열정(태도)과 기업의 기술력 및 경영능력, 국가규제와 시장구조 등이
다. 자본생산성은 주로 부가가치÷자본양이며,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취업자 
수(취업자당 생산성) 혹은 부가가치÷총 노동시간(시간당 생산성)이다. 부가가치
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생산성)과 시장구조, 국
가규제 등에 의해 정해진다.

진짜 생산성(정상 이득)과 부풀려진 생산성(초과 이득)=지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는 수요와 공급 혹은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간 경쟁을 왜곡하는 요인이 없는 
이상적인 시장과 현실의 시장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 규
제 및 표준과 현실의 그것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한국의 소득 격차와 일자리 문제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른 것은 첫째, 
개인(노동)의 능력보다는 소속집단(기업)의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임승차를 용인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능력이라는 것도 진짜 생산
성이 아니라 지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등에 적용되는 국가
표준은 이런 부조리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 보다 소속집단의 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기득권 노동 
보호에 치중한 노동관계법과 관련이 있다. 지대는 원래 국가규제와 독과점과 불
법적 갑질의 산물이다. 그렇기에 소득 격차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국가, 특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에 있다.  

대기업은 우월한 기업 능력의 결과이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무조건 능력이 좋
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좋기에 규모가 커진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는 
항시 규모의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후자가 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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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치생산사슬을 내재화하여, 
기업 규모가 커질 때 비용과 위험이 여간 커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거의 모
든 혜택과 부담(규제)가 기업(집단) 규모(종사자나 자산)를 기준으로 주어지기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집단이 되었을 때 떠안게 되는 의무, 부담이 너무 많다. 

지대추구(쟁취=약탈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한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도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 연대성, 유연성이 극히 낮은 상황(직무성
과에 따른 근로조건의 표준 부재 등), 즉 근로조건이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의 
함수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쟁취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상식을 가진 경영
자라면 내재화 비중과 직접 고용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의 다운
사이징과 임금=비용 격차를 활용한 아웃 소싱도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
다. 

한국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특히 대기업화를 꺼리는 것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바뀐 위험, 완충 시스템과 한국 특유의 고비용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해
되지 않는다. 기업 규모는 ‘거래비용’과 ‘투자와 고용 위험과 이익 타산’에 따른 
기업의 선택이다. 어떤 노력의‘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기업규모’는 정책 대
상이 될 수가 없다. 정책의 대상은 생산성 및 지대와 관련된 요소들이다. 

【그림 2】 진보․노동의 불평등 양극화 관련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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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
한국의 경제와 고용 문제를 진단할 때 아주 핵심적인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적하지 않는 요인이 있다. 바로 기업과 노동의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이다.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개혁(기업, 금융, 노동, 공공)를 계기로 ‘주식회사 한국’ 
시절에 기업-금융-정부-노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거칠게 붕괴되었다. 그런데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
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경제에 미친 충격에 
비하면, 고용유연성을 조금 늘렸다는 고용 법규는 새발의 피라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30대 재벌 중 16개가 파산하였다. 1997
년 기준으로 29개였던 국내 은행은 대량 감원을 동반한 수차례 인수합병을 거
쳐 현재 11개로 줄었다. 1945년 이전에 설립된 5개 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
일, 서울) 중에서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자 생존하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 
‘대마불사 신화’는 확실히 붕괴되었다. 한편 파산한 재벌대기업은 대체로 총수나 
핵심 임원들이 회계조작, 배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았다. 동시에 기업 대출 등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인해, 변칙적으로 빼돌려놓
지 않은 재산은 대부분 잃어버렸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은 금융과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훨씬 크게 느끼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대우, 동아, 메디슨과 최근의 STX, 동부 등 주
요 재벌 대기업의 파산 혹은 은행주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금융은 관
의 보호, 간섭 아래 성장하여 덩치는 크되 머리는 나쁘고, 부모(관) 눈치나 보는 
비만아나 다름없는 존재로 판명 되었다. 금융의 노하우와 행태가 저열하고 예측
불허면 기업들은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나라에 비해, 현금 보유량을 더 늘
리고, 부채 비율은 더 줄여야 한다.

한편 대략 2010년 까지는 중국은 거대한 기회 요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대
한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오래 전에 다 예상했던 일이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의 특성상 중국의 도전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10대 수출 품목이
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 LCD, 휴대폰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대체로 생산설비나 (싸게 빨리 만드는) 생산기술이 경쟁
력의 요체이기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추격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나라 보다 중국의 경제적 웅비로 인해 위기(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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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 직고용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크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은 좋은 직장에서 한번 밀려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당연히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들의 결사 항전은 필연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고용 리스크, 즉 구조조정 리스크
와 비용은 그 어떤 나라 보다 크다. 비교우위 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은 고임
금에다가 구조조정이 곤란한 직고용 부담을 최소화해야 마땅하다. 더 적극적으
로 외주하청화(고용의 외부화와 아웃소싱 등)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국
내외 아웃소싱, 자동화 투자를 통한 단순 노동력 축소(구축)은 세계 보편적 현
상인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 특유의 위험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 공세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유달리 
낮은 이유다. 정규재에 따르면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국은 기
업 수는 0.2%, 고용은 19.9%(전체 근로자 기준)다. 일본은 기업 수 0.6%, 고용
은 25.8%, 독일은 기업 수 2.1%, 고용은 52.9%다. 반면에 한국의 9명 이하 영
세업체는 기업 수 81.1%, 고용은 24.2%다. 일본과 독일의 고용 비중은 14%, 
6.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의 부조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즉 한국의 기업, 금융, 노동이 보이는 특이한 모습은 결국 위험 분산·완충 시스
템의 문제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센 중국 리스크, 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 법규제 리스크(정년 연장법, 청년고용할당제, 비정규직 규제, 노동
시간 규제 등), 사법 리스크(통상임금, 휴일근로, 회계조작, 배임 등)로 인해, 훨
씬 더 보수적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5. 재벌 대기업
한국 재벌 대기업의 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해외에서 돈 많이 벌어오
는 간판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돈도 잘 못 벌어오면서, 간판 기업
에 기대어 연명하고, 더 나아가 시장생태계까지 교란하는 수많은 내수위주 계열
사들에게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국내 독과점 사업자인데,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
기에 갑질도 더 심하게 한다. 결정적으로 혁신적인 독립 중소·중견기업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 재벌 대기업의 주요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과잉중복투자, 문어
발식 확장(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일감 몰아주기, 변칙편법 상속, 재무통이 주
도하는 지나친 보수적 경영 등.  그런데 지금의 핵심 문제는 삼성전자 등 몇몇 

- 52 -



기업을 빼 놓고는 중국의 빠른 추격에 밀려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주도산업과 혁신적 중소·중견 기업이 별로 없
기도 하고, 나오기도 힘들게 되어 있다. 단적으로 한국의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은 공히 소비자, 노동자, 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온통 기득권 보호용 
규제로 칭칭 감아 놓았다. 핵심 생산 요소인 돈과 인재에 대한 유인보상체계도 
지극히 안정지향적이고 지대추구적이다. 고시공시 열풍은 그 기념비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츠(CBInsights)가 지난해초 선정한 세계 100대 스
타트업 국적(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국적)을 살펴보니,  미국 56, 중국 24, 영국 6, 독일 3, 기타 11 개였다. 한국은 
한 곳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시 
규제 저촉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이 중 40.9%는 국내에서 창업이 불가능하였
다. 예컨대 우버(UBER)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고, 에어비앤비는 숙
박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30.4%는 조건부 창업은 
가능했다. 국내법상 별 문제없이 창업 가능한 사업모델은 28.7%에 불과했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 발표 및 소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2017.7.13),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 주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과 진보․노동은 유력재벌의 계열사들과 중소규모 재
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간판 기업의 많은 이익
(사내 유보금 등)과 연결하여, 국가규제(비정규직 규제, 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으로 재벌대기업 전체를 옥죄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1960~80년대 산업정책
이 낳아 기른 몇 안 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조차 죽여 버리거나, 별 볼일 없는 
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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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와 시장․산업 생태계
발제자의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를 선진화시키고 다수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고도성장기의 지혜로 복
귀할 필요가 있다. 곧 대기업 주도의 세계경영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면 혁파되어야 
하며, 공정거래위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민개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전제 위에
서 부유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재산세는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
금보다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사회와 문화의 영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
어 외국의 대기업은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외국인   취업과 각종 이민의 쿼터를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

한국의 시장․산업 생태계는 역사적, 구조적으로 균형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한국 특유의 지리, 인구 조건과 산업발전의 역사로 인해 유럽, 미국, 일본
에 비해 수요나 공급이 독과점화 되어 있는 산업(업종)이 많다. 국가독점기업(공
기업)도 많고 민간독과점 산업도 많고, 규제 산업과 면허 직업도 많다. 

경제 주체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의 외부 효과도 크
다. 바로 이 때문에 국가 규제가 많다. 건설(부동산), 농업, 금융, 교육, 방송, 통
신,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시장참여자 자격, 팔 수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 각종 
행위와 가격(요금) 등을 국가가 규제한다. 아니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조건(부지 확보난)에 의해 유통 시장도 독과점화 된 곳도 
많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기존 상
권의 반발이 극심한 것은 유통의 특성상 대등하게 경쟁할 수가 없고, 또 패자부
활전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와 관료(규제, 예산, 정책, 공기업 등)가 자원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가 있는 분야, 즉 부동산, 공공
부문, 독과점시장, 상층 노동시장, 농업, 의료, 통신, 금융 등에서는 예외없이 불
로소득, 초과이윤, 초과임금, 지대추구 등이 만연한다.

한국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공히 거래당사자(갑-을, 공급자-소비자) 간 선택권 
및 거부권의 비대칭성이 심하다. 대립하는 당사자(노-사) 간 에는 무기의 비대
칭성도 심하다. 이로 인해 이른바 갑질 등 불공정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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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집중에 따라 시장 및 산업 생태계의 황폐화(독식, 갑질, 문어발, 일감 몰아주
기 등 사익편취)도 심각하다. 여기서 촘촘하고 경직된 국가규제가 탄생한다.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엄격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시장질서를 건강하게 하기위해서는 재벌(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관
계,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분석과 감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백 개의 산업/업종/직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소비자와 
공급자(기업) 관계, 공급자(갑)와 공급자(을) 관계, 국가규제, 예산, 공기업과 시
장 및 산업의 내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업체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속거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커기에 공정위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전속거래의 경우, 공
정위는 원청업체에 대해 더 많은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공기업과 독과점산업과 규제산업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아야한
다. 삼성 10개 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특혜 몰아주기에 의한 삼성 
10개 더 육성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창업자의 2세, 3세, 4세에 의해 지배권이 상속된 삼성 등 재벌과 후진적 금융과 
비대한 공공부문이, 지금은 작지만 미래의 삼성으로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을 가로막고 있음을 직시하고, 기업생태계를 덮고 있는 썩은 널판지를 
제거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억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중소기업의 자강이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구매자, 더 좋은 거래처, 더 많은 미래가치를 보는 신용 공급
자를 만나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은 유럽, 북미, 일본, 중국과 달리 협소한 국내시장과 하나 내지 
몇 개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찾
는 시민도, 중소 협력업체도 더 많은 거래처, 수요처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중
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거래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70억 인류가 사는 
세계로 뻗어가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수요처(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70억 인류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유통, 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민간 종합상사를 육성해야 한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교민(유학생, 주재원, 교민 등)과 소통하면서 이들의 경험, 정보, 지식, 

- 55 -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상사 조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동반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의 기본은 자위, 자조, 자립, 자강이다. 

7. 약자를 어떻게 자조, 자강하게 할 것인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국가권력으로 강자를 어떻게 바르게(규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약자를 어떻게 자조, 연대하게 할 것인가로!! 화재 사고가 많이 난다고 
온통 국가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CCTV 많이 설치하고, 사고 낸 놈 엄
히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화 물질 등 화재 요인 자체를 없애고, 
유사시 최대의 피해자인 민간의 노력으로 화재를 초동 진압하는 방식을 병행해
야 한다. 자위, 자조와 공공의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 역량과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재벌대
기업의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근절해야 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
횡도 규제하고, 사익 편취도 엄단하고,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질서 개혁 정책의 기본은 이해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협력업체와 소비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불리
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대항력)을 가지는 것이다. 다양한 기업 이해
관계자들;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사외이사, 감사, 회계법인, 채권금융기관 등의 
견제, 감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공정위, 금융위, 검찰, 근로감독기관 등 국가가 
나서서 악의 원흉으로 지목된 존재(재벌대기업과 오너일가, 자본, 원청 등)를 촘
촘하게 규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전에,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대항력을 어떻
게 키울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돈은 없지만, 창의와 열정
이 넘치는 벤처중소기업에게 희망과 도전의 사다리 역할을 할 금융과 자본을 어
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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